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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개성공단 반입 금지
산자부, 북한은 수출통제 국가 … 무기제조 우려로 철저히 제한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설비가 식품 전용기계, 염색용 설비, 단순 전자제품 등의 조립라인으로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설비를 옮겨 개성공단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려던 진출 희망기업의 당초 계

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대북교역 문제점과 해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가입한 미사일

통제체제(MTCR), 바제나르협약(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에 의해 <위험국가>로 분류돼 전략

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설비반입이 제한된다.

북한이 무기 제조에 이용하는 등 생산설비를 이중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출통제 아래 북한 반입이 허용되는 설비는 농산물․식품 전용기계, 면사․직물․봉제․자수․염색용 등의 

설비, 단순 전자제품의 조립라인 뿐이며 금속, 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검사장비, 전자․레이저․광학 관련 

장비, 화학제품 설비, 첨단산업 설비 및 소재,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설비 등은 반출이 어렵다.

특히, 원자재 중 전자부품, 기계부품,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센서 및 기능부품, 화학제품 등에는 MTCR, 

NSG, 화학무기 통제대상이 산재해 있어 반출 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산 제품은 2002년 8월 2년 동안 수출제재를 내린 미국과 일본, EU로부터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높

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요 시장으로의 완제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부여도 세계무역기구 최혜국대우(MFN) 위반으로 경쟁 외국기업로부

터 제소를 당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전자, 기계업종의 부품생산이나 중간재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완제품은 남한에서 생산, 수출해야 하며 무관세혜택에 대한 국제적 인정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설비, 원자재 반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통제를 무시하면 자칫 회원국으로부터 수입금지 기업으로 제재를 받거나 해당 

물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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